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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7과

□ 개 요

○ 일 시 : 2025. 3. 26.(수) 10:00

○ 장 소 :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60명 내외

- 위원회 : 위원장, 제2상임위원, 사무처장, 조사2국장, 조사7과장 등

- 기자단 : 주요 외신기자 등 40명 내외

- 신청인 : 20명 내외

○ 주요내용 :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대외협력담당관)

10:05~10:15 10‘ 기자회견문 발표 박선영 위원장

10:15~10:30 15‘ 신청인 사례 발표 신청인 : Peter Møller, 한분영, 김유리

10:30~10:45 15‘ 조사 결과 발표 정영훈 조사2국장

10:45~11:00 15‘ 질의 응답 이상훈 상임위원

보도자료 담당
부서

조사7과

과 장 김경미

배포일시 2025. 3. 26.(수) 08:00
연락처 02-3393-9950

보도일시 2025. 3. 26.(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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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머리말 】

○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

장입니다.

○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고아

들이 참전용사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 명, 두 명 해외로 나가

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정책적 문제점이 노정되어, 입양되어

나간 어린이는 물론이고, 생모 등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다층적인 권리 침해가 참 많았습니다.

○ 또한 입양해 간 부모들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입양아가 해

당 국가에 입국을 한 이후에도 입양 절차에 6년이나 소요되는 등

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참으로 좋으신 양부모들을 만나 잘 성장한 사례도 많습니다만, 잘

못된 입양 과정에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

는 분들도 많습니다.

○ 오늘은 멀리 북유럽에서도 입양 당사자분들이 오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입양아들은 전 세계 1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 이 국가들은 주로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고마운

국가들입니다만, 그 나라들로 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양

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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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해 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을 예견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주시고 증언해 주

신 입양 당사자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산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로 나아가

는 길에,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기사로 국

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이 오늘은

특히 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리가 비좁아 카메라 기자분들은 취재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추진 경과 ]

○ 돌이켜보면 입양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합니다.

○ 그러나 입양과 관련된 법규는 동·서양 모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야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인간의 자유나 각종 권리가 주장되고 규범화된 역사와 비교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 특히 동양의 경우,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종

속된 존재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 게다가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혈연 중

심의 사고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입양이 아주 드뭅니다.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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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외 입양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이라는 단어는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입법의 미비와 졸속 행

정을 야기했습니다.

○ 심지어 우리가 잘살게 된 1990년대까지 해외입양은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된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하며 분노했던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표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의 과거입니다.

○ 해외 입양아 14만여 명 가운데,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

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 11

개국에서 모두 367분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해 달라는 신

청을 해 오셨습니다.

○ 그러나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그 가운데 60여 건만 발

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

○ 위원장인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지나간 아픔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명 이상의 해외 입양아들과 이들을 입

양해 간 입양국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입양아들이 겪는 정

체성 혼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다양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도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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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

와 주신 신청인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바쁘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취재에 나서주신 국내외 언론

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개월 이상 노심초사

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조사관들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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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김○○ 등 56명)’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

미비, 관리‧감독 부실,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

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호적(일가창

립)’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변경되거나 기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 외교사료관, 서울기록원 등에서

해외입양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367명 신청인의 입양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보도자료 담당
부서

조사7과

과 장 김경미

배포일시 2025. 3. 26.(수) 08:00
연락처 02-3393-9950

보도일시 2025. 3. 26.(수) 11:00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 (02-3393-9700)
<3.15의거과>(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055-246-8626)

언론·홍보팀장 양지훈 (02-3393-9726),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02-3393-9730)

국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해외입양 
아동 인권침해 진실규명

 - 허위 고아호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 인권침해 확인

 - 국가의 공식 사과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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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입양알선기관 및 복지시설 직원, 신청인 친생 가족 등에 대

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홀트아동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 한국의 해외입양은 >

한국전쟁 직후 단일민족 혈통에 어긋난다고여겨지던 혼혈아를 대상으로 해외입

양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1961년 신속한 해외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고아입

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미혼모 자녀, 기아, 미아 등 수많은 ‘요보호아

동’이 해외입양 대상이 되었다. 국가는 입양대상아동의 인수, 양부모 검증, 입양

수속, 출국, 외국에서의 법적 절차 완료 등 모든 입양 실무를 민간 입양알선기

관에게 일임했다. 1955~1999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1,778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2년 7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가까이 요보호아동 대책에 있어서 국내 아

동복지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알선기관

에 일임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 특히 입양 관련 법*에서 해외입양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이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입양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관했고, 국내 요보

호아동을 대규모로 해외 송출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고아입양특례법(1961~1976년)�및�입양특례법(1977년~)

○ 이러한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

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입양인들은 우리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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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아래와 같다(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 입양 관련 법에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친

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동의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인 경

우 구청장이 작성하는 ‘고아호적’(Orphan Registration)은 아동이 일괄적으

로 입양알선기관 소재지 앞에서 기아(棄兒, abandoned child)로 발견되었

다는 허위의 기아발견조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형법 228조(공정증서원본등

의 부실기재) 및 229조(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위반에 해당함

○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사고로 인해 미아가 된 아동이 고아로

둔갑되어 해외입양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양 절차 중에 ‘부양의무자확

인공고’를 진행해야 했으나, 미아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에 미아

발생 장소와는 무관한 지역 소재 법원 게시장 또는 구청에 공고하도록 함

으로써 부양의무자확인공고는 요식행위에 그쳤음

○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 입양알선기관은 입양 수속을 진행 중이던 아동

이 출국을 앞두고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가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중단되었을 경우, 새로 인수한 아동을 기존에 수속 진행 중이던

아동의 신원으로 조작하여 빠르게 출국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 법에는 양부모 자격 검증을 보건사회부의 해외

이주허가 심사 단계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 해(1984년 기준) 8천여 건

에 달하는 해외입양 해외이주허가 심사의 절대 다수(99%)가 신청 당일 또

는 다음날 처리되는 등 입양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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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직무 미이행 : 한국 입양알선기관은 수령국에서 입양절차가 완료

되기 전까지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수행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나, 실제로는 아동이 출국하기도 전에 수령국 입양

알선기관에 임의로 ‘후견권 이양각서’를 작성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음

○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 한국 입양알선기관들은 양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매달 수십 명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송출해달라는 수령국 입

양알선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간소

한 입양 절차를 통해 아동을 대량 송출하였음

○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

하지 않고 입양알선기관 간 자율 합의에 맡기는 한편, 양부모로부터 입양

실비 외에도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이를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해외입양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으로 자리잡게 만들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처럼 수십 년간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이 유지되

어왔던 것은 국가가 입양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

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

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조속한 비준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인 권리 회복 노력 등을 권고했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

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효한 다자간 협약이다. 대

한민국은 네팔, 러시아와 함께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지만 비준을 하지 않

은 국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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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 3. 27.(목) 오전 9시 30분부터 진실화해

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Norwegian

Investigation Committee on Intercountry Adoption) Ms. Camilla Bernt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사건 조

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상세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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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상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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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동의를 갖추지 못한 입양 절차 진행

< 신청인 박○○의 사례 >

☞ 친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 후, 다음날 입양승락

서를 작성하여 홀트아동복

지회에 입양 의뢰

☞ 이때 홀트아동복지회는 의

뢰자의 신원이나 친자관계

를 증빙할 서류도 받지 않

고, 단 한 번의 면담 후 아

동을 인수 (동의권자의 신

원을 확인하도록 한 ‘입양

특례법 시행규칙’에 위배)

< 신청인 김○○의 사례 >

☞ 아동의 외할머니 지인이라

는 어린이집 원장이 후견인

을 자청하여 출산 다음날

한국사회봉사회에 입양 의

뢰한 사례

☞ 아동과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후견인 자격을 가질 수 있

는 법적 근거는 없음

☞ 후견인의 신원 증명 서류는

물론이고, 친모의 입양 동

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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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 미리 인쇄되어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진 ‘기아발견신고’

< 기아발견조서 양식 >

☞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라

면 구청장이 기아발견조서에 근

거하여 ‘고아호적(Orphan

Registration)’을 창설하는 절차

를 거침

☞ 그런데 기아발견조서에서 발견시

점을 제외한 발견 장소, 부속품,

신고자 등의 정보가 이미 서식

에 인쇄되어 매번 동일하게 작

성 및 제출되었음
<신청인손○○의 요보호자수용의뢰서, 기아발견신고>

☞ ‘요보호자수용의뢰서’(‘78.9.25. 작

성)는 해당 입양인이 부산 중부

경찰서에 의해 발견되어 부산

여성회관에서 보호되고 있다가

남광아동일시보호소로 의뢰된

것으로 기재

☞ 그러나 ’기아발견신고‘(’78.11.27.)

는 최초 발견 당시 사실과 다르

게 입양알선기관인 한국사회봉

사회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작

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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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

▲ 신청인 장○○의 입양알선기관 최초 의뢰 당시 작성 기록. 입양을 의뢰한 친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지(서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 장○○의 양부모에게 전달된 영문 입양 기록. 한글 기록과 다르게 부산에 

위치한 남광아동복지원을 통해 입양 의뢰되었고, 친부모 정보도 알 수 없다고 허위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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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란? >

입양 전 아동의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절차로서, 고아입양특례법(1961 ~ 1976년) 하에

서는 지방법원이 입양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

와 법원 게시장에 공고하였으며, 입양특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1977년 ~)

하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수용아동의 후견인으로 결정된 때에 시설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하였음

▶ 아동 최초 발견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이뤄지는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최초 입소 시설 이송된 보호 시설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실시 장소 (구청)
아동수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부산 남광아동복지원 부산시 동래구 1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부산 덕성보육원 부산시 해운대구 2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 강동구 15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1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동방아동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2

<사례 : 형제복지원 해외입양 아동 21명의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장소>

▶ 아동 발견 당시 구체적 정보가 모두 누락된 공고

▲ 아동 발견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기․미아 및 가출아 보호 의뢰서>

▲ 아동의 발견 장소, 일시 등 주요 정보가 

모두 누락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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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가족 찾기를 방기한 입양알선기관

1984년 모 입양알선기관장의 직원 교육 자료 中

“우리나라처럼 많은 어린이가 유기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정

부나 입양기관이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매우 막연하다. 대중매체도

기업이기에 부모를 찾는 기사를 무료로 매일 같이 신문에 공고해 줄 리 없을 것이

며, (… 중략 …)

(아동의 친가족을 찾기 위한 6개월 의무 대기기간을 언급하며) 천명, 만명에 하나나 있

을까, 10년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는 사건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수의 어린이를 불

편한 환경에 묶어 둔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은 외국 양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시

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1984년 모 입양알선기관장의 직원 교육 자료 中

동아일보, “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 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 1979. 5. 16.

․ 1978. 2. 포항시 거주 정○○ 씨의 딸 △△양(9세)이 동네 고물상 종업원 서○○

을 따라 나섰다가 실종

․ 서○○의 친구로부터 그가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들과 함

께 그를 면회, 그가 아이를 부산 남포동에 유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후 파출소

와 아동보호소를 거친 후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1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음

을 확인

․ 정 씨의 항의를 받은 입양알선기관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

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동아일보, “미교포할머니 모국방문 때 잃어버린 손자 찾고보니 미국가정에 입양”,
1986. 9. 24.

․ 3년 전 미국에서 일시귀국할 때 데려간 손자를 국내에서 잃고 3년 동안 찾아

해매던 김○○ 할머니(61)의 손자 서○○군(6)이 실종 후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사실 확인했으나, 양부모들이 서 군을 돌려줄 것을 거부

․ 실종 당시 신문 보도를 접한 한 작가가 이 사연을 단편소설로 썼고, 우연히 이

소설을 읽은 대한사회복지회의 한 보모가 소설 속에 소개된 김 할머니에게 연

락하여 서 군의 입양 사실을 알려준 것

․ 복지회 측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 양부모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서

군의 할머니 측에게 “입양규정상 서군의 직접대면이나 양부모 주소를 밝힐 수

없으며 물질적 보상을 해줄테니 서군을 포기하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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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신원 바꿔치기

< 아동 신원 바꿔치기란? >

입양 수속을 진행 중이던 아동이 출국을 앞두고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

아가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중단되었을 경우, 입양알선기관이 새로 인수한 아동을

기존에 수속 진행 중이던 아동의 신원으로 조작하여 빠르게 출국시킨 것을 말한다.

입양알선기관은 입양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을 피하고 신규 아동 인수에 따른 행

정 처리 등을 생략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을 타인의 명

의로 만들어진 서류로 출국시킨 것으로서 입양 아동의 출신과 신원을 파악하기 어

렵게 만드는 불법적 행위였다.

▶ 신청인 권○○의 사례

변동된 아동 신원 : 엄○○ (1976. 1. 25.生) 신청인 신원 : 권○○ (1976. 1. 25.生)

1976. 12. 15. 서울의 노상에서 기아로 발견

1976. 12. 20. 부산 남광아동보호소에서 의뢰되었

다는 허위 서류를 덴마크 기관에 발송

1976. 12. 30. 고아호적 창설

1977. 2. 16. 해외이주허가 취득

1977. 날짜미상 엄○○ 사망 (추정)

1977. 3. 14. 신청인은 미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

난 아동으로, 백부가 대신 양육하다가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의뢰

1977. 3. 15. 이미 입양 수속이 완료 단계에 있던

엄○○의 신원으로 바꿔치기되어, 입양

의뢰 하루 만에 덴마크로 출국

신청인� 권○○의� 입양아동조서.� 엄○○이라는� 다른� 아동(영문으로� 표기)을� 대신하여� 3월� 15일� 출국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입양알선기관(한국사회봉사회)은� 이처럼� 아동이� 바꿔치기되었다는� 사실을� 양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2009

년�양부모와�신청인이�한국에�방문했을�때에야�이�사실을�알렸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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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장○○의 사례

변동된 아동 신원 : 박○○ (1973. 4. 15.生) 신청인 신원 : 장○○ (1973. 3. 15.生)

1973. 5. 8. 인천 동구의 노상에서 기아로 발견되

어 해성영아일시보호소 입소, 한국사회

봉사회 통해 덴마크 입양 추진

1973. 6. 8. 주한미군 A씨가 해성영아일시보호소

에 직접 박○○에 대한 입양 의사 전달

1973. 6. 26. A씨에게 개인적으로 입양되어 영아

일시보호소 퇴소, 한국사회봉사회를 통

한 입양은 취소됨

1973. 10. 20. 친생부가 한국사회봉사회에 장○○

의 입양을 의뢰

1973. 10. 28. 이미 입양수속이 진행되고 있던 박

○○의 신원으로 바꿔치기되어, 입양의

뢰 일주일만에 덴마크로 출국

신청인�장○○의�입양아동조서.�박○○이라는�다른�아동을�대신한� case라고�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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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고아입양특례법 (시행 1961. 9. 30.) 입양특례법 (시행 1977. 1. 31.)

1.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4.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있

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지 아

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

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

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1.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ㆍ고역ㆍ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

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

을 할 수 있을 것

< 입양 관련 법에 명시된 입양부모가 될 자격 >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해외이주허가 심사

☞ 보건사회부가 진행하는 해외이주허가 심사는 정부가 입양부모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임

☞ 1970년대 말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과 및 해외이주국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행정사

무관) 진술 : “현실적으로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해외입양아동 사례를 면밀히 검

토하는 것은 불가능”

☞ 1984년 보건사회부에 접수된 해외입양에 의한 해외이주 신청 총 7,964건 중 6,599

건(82.9%)은 신청 당일에, 1,279건(16.1%) 신청 다음날 허가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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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입양부모에게 인수된 사례 (노르웨이 입양인 김○○)

노르웨이 행정당국이 김○○의 입양부모에게 보낸 통지문

노르웨이어 원문 영/한 번역

(…)
The applicants have previously applied for
approval as adoptive parents of foreign
children. The application was rejected in a
decis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1977. 4. 18. However the applicants
traveled to Korea and on 1978. 3. 23.
returned with Kim **** ** who has since
been staying with them.
신청자들은 이전에 외국 아동의 입양부모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은 1977. 4.
18. 법무부의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러자 신청자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고
1978. 3. 23. 김○○와 함께 돌아왔고, 그 이
후로 김○○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
다.

Kim **** ** was baptized in Norway and
is now called In***-To** Ha****. She has
no connection to Korea anymore. In order
to secure her as best as possible, the
county governor believes that her foster
parents must now be allowed to adopt
her, even though she was illegally brought
into the country 6 years ago.
김○○는 노르웨이에서 세례를 받아
In***-To** Ha****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
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은 그녀가 6년 전에 불법으로
한국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그녀를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합
니다.
(…)

[자료 해설]

☞ 입양 신청 당시(1977년) 50대 중반 나이였던 노르웨이의 A씨 부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

르웨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반려되었음

☞ 그러나 A씨 부부는 한국의 한 보육원에 방문하여 이미 중학생이던 김○○을 불법적으로 노르

웨이로 데려와 양육했고, 6년 뒤 행정당국에 사후적인 입양 신청을 하였음

☞ 노르웨이 당국은 이 과정이 불법임을 인지하였으나 김○○이 이미 6년간 노르웨이에 거주하면

서 한국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입양 승인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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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 ‘양부모 대기자 적체 해소’가 목적인 입양 아동 공급

한국사회봉사회 & 덴마크 Adoption Center 간 논의 기록 (1971 ~ 1972)

Adoption Center → 한국사회봉사회 서신 (1971. 9. 17.) 1971년 말까지 매달 15명 아동 송출 합의한 바
있음. 이 숫자는 양부모 대기자 수에 기초하여
재조정 예정. 현재 이미 예상치보다 많은 대기
자가 있으므로 1972년 초에도 현 수준 유지 가
능한지 문의하고자 함.

한국사회봉사회 → Adoption Center 서신 (1971. 9. 23.)

1972년 초에도 매달 15명씩 보내주겠음. 이 아
이들은 앞으로 남광아동복지원을 통해서 공급될
것이고, 향후 매달 정기적으로 20명 이상의 아
동을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백○○(한국사회봉사회 회장)과의 면담 (1972. 5. 14.) 백○○은 향후 Adoption Center가 매달 15명
이상 아동 배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Adoption Center는 잠정적으로 매달 18명, 20%
증가를 제안함. 논의 끝에 매달 20명의 아동을
배치하기로 결정.
백○○은 이를 위해 약 30명의 ‘예비아동’이 필
요할 것으로 이해했고, 20% 증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Adoption Center 대표 FLN & 한국사회봉사회 회장 백○○
회의 (1972. 10. 8.)

FLN : 1973년 예정 송출 아동 수를 좀 더 늘려
줄 수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는 한 달 20명의
아동 입양 배치가 가능하다.
백○○ : Adoption Center가 아동 연령 제한을
3세까지로 올려준다면 25명 이상 송출도 가능하
다.
FLN : 연령 제한을 2세 이하로 둔다면, 얼마나
송출이 가능한가?
백○○ : Adoption Center는 2세 이하 아동만을
요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니 Adoption
Center도 연령제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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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짝’처럼 떠나보낸 아이들 … 수십명 이상 집단 호송

덴마크 Adoption Center 연례보고서(1984. 12.)에 실린 사진

(*사진 속 문구 : “한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료 해설]

☞ 양부모의 수요에 맞춘 입양 아동 공급에 매몰된 나머지, 수십명의 아동이 적절한 돌봄 장치

없이 항공기 좌석 벨트에 묶인 채 장시간 비행을 견뎌야 했음

☞ 마구잡이식 출국 과정으로 인해 1974년 10월,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동이 우유를 먹고 덴마

크에 도착한 직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덴마크 법무부가 조사에 나선 사례도 확인됨 (*덴
마크 항소위원회 2023년 조사 결과)

송출국 입양 절차 소요 기간 양부모의 직접 방문 필요 여부 기타
1980년 

입양실적

인도
수 개월~1년 (친권포기 결정 

번복 사례 많음)
불필요

형제․자매 동시 

입양 불가
133명

인도네시아

3~7개월 (입양신청문서 접

수~아동 배정까지. 실제 아동 

인수까지는 추가 기간 소요)

‧ 양부모 모두 방문 필수 (1명 

방문은 예외적으로만 허용)

‧ 체류기간 약 3주

- -

콜롬비아

‧ 아동 배정까지 2~8개월

‧ 아동의 네덜란드 도착까지 2

개월~1년 반

양부모 중 1명 이상 방문 필수 - 120명

에콰도르

일반적으로 긴 기간 소요 (예

외적으로 5개월 미만 소요되

기도 함)

불필요 - 6명

대한민국
양부모 동의로부터 아동 인수

까지 6주~2달 반
불필요

형제․자매 동시 

입양 가능
180명

※ 출처 : 네덜란드 입양알선기관 Wereldkinderen(세계의 아이들) 자료

< 1980년 네덜란드로 입양 아동을 보낸 국가별 입양 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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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 숨겨진 입양 수수료, 기부금

☞ 1977년 「입양특례법 시행령」제정으로 입양 수수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나,

보건사회부가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마련하지 않았음
*� 입양특례법�시행령�제8조� :� “입양알선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친될�자와의�

합의에�따라�그� 양친될�자로부터�입양알선에�소요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받을�수� 있다.”�

(제8조)

☞ 법령의 불비로 인해 입양 수수료 상한선은 입양알선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보

건사회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을 따랐음
*� 1982년�기준�아동� 1인당�수수료� 1,450달러� (당시�한화로�약� 106만원)

☞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입양알선기관들이 정부에 보고한 입양 수수료 외에

도 양부모 및 외국 입양알선기관에게 ‘기부금’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입양 실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벌어들였음

기부금 강제 청구 사례

대한사회복지회, “입양 수수료 관련 협력기관과의 소통 서신”, 1982. 10. 20.

1982년 수수료는 1,450달러이며, 추가적으로 국내사업을 위한 기부금 200달러가 있음. (…) 200달러의
기부금이 수령국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양 수수료로 1,650달러를 받고자 함.

한국사회봉사회 → 덴마크 Adoption Center 서신, 1988. 7. 27.

기존 1,500달러와 동일하게 1988년 7월분 수수료의 새 명단을 요청함. 우리는 각 아동별로 수수료
1,900달러를 받을 수 없음. 단, 아동 지정이 없는 기부금으로 400달러를 따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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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아동 송출의 대가’이자 ‘입양아동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금

☞ 의무적으로 징수된 기부금은 입양 수속 실비로 쓰이는 것을 넘어, 입양알선기관들

이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는 시설(아동시설, 미혼모시설, 조산소, 산부인과 등)에

투자되어 입양아동 공급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88서울올림픽 전후로 고아 수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정부가 해외입양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덴마크 Adoption Center는 한국사회봉사회에 그간

자신들이 제공한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를 보

면 기부금의 성격이 인도주의와 무관한 아동 거래였음을 알 수 있음

Adoption Center 대표 FLN과 한국사회봉사회 회장 김○○ 전화통화 녹음 기록

1989. 5. 9. ~ 7. 27.

FLN은 “(…) Adoption Center는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 촉진 단체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청려수련원 사
업에만 집중할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는 향후 기부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라
고 말했다.

FLN은 “입양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봉사회의 의도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아야겠다. 특히 우리가 한국사회봉사회에 준 대출금과 기부금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금‘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아동보호시설이입양알

선기관의 금전적 지원에 의존할 경우, 시설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입양 가능 아동 공

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고, 이는 곧 불법 입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한 바 있음1)

1) UN Human Right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16. 12. 22., A/HRC/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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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이 된 입양 아동 … 

“장애아동은 수수료 할인해 드립니다”

1975. 11. 26. 덴마크 일간지 EKSTRA BLADET 기사

≪ 장애아동 3,600에 판매 – 건강한 아동 10,000 ≫

이제 덴마크인들은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어린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인도, 방글라
데시에서도 어린이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은 약 10,000DKK인 반
면, 장애아동은 비행기 표 가격, 즉 3,600DKK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아메리카, 인도
에서 입양된 아이들도 같은 비용이 듭니다. (…)

약 50명의 덴마크 가족이 Terre des Hommes에 한국에서 온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TDH의 Tytte Botfeldt는 덴마크 가정에 제공하는 5세 미만의 한국 어린이는 모두 장애가 있고, 5세
이상은 건강한 아이와 장애 어린이가 모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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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후견인 직무 미이행 … 버려지는 입양아동

▶ 양부모의 아동 ‘반품’ 요구, 버려지는 입양아

덴마크 Adoption Center가 한국사회봉사회에 보낸 서신 (1983. 11. 22.)

(…) 1983년 9월말, 입양아동이 정상발달이 되지 않아 특수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부모는 적절한 돌봄을 위해서는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 가정은 내년 초 즈음에 다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한다. (추

가 입양 배치를 위해) 해당 가정의 가정조사서를 다시 보내줄지, 아니면 기존에 보냈던 것을

활용하면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

▶ 아동의 외국 시민권 취득 전에, 입양알선기관 임의로 후견권 포기

☞ 입양특례법(시행 1977. 1. 31.) 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

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 위 조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아동의 입양 절

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양알선기관이 후

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해야 하며, 임의로

‘후견권 이양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그 의

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502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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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외입양 주요 현황

□ 국가별 해외입양 건수 및 비율

195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41,776건

국가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건수 93,009 10,620 8,265 8,244 5,499 3,993 3,456

비율 65.6% 7.5% 5.8% 5.8% 3.9% 2.8% 2.4%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

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기타

건수 2,308 2,583 1,381 630 1,139 412 237

비율 1.6% 1.8% 1.0% 0.4% 0.8%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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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신청인 건수 및 비율

총신청 367건

국가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건수 45 2 227 22 20 17 17

비율 12.3% 0.5% 61.9% 6.0% 5.4% 4.6% 4.6%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

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기타

건수 5 10 1 1 0 0 0

비율 1.4% 2.7% 0.3% 0.3% 0.0% 0.0% 0.0%


